
<보도내용>

□ 2026.1.19. 매일경제는 「선거앞 국세 100조 떼어 ‘지방 이전’」 기사에서,

 ㅇ 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를 지방에 더 많이 배분하는 
방안이 추진 …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면 향후 5년간 약 57조원의 중앙정부 
재정이 지방으로 이전”, “행정통합 인센티브 도입 방안도 발표, 충남·대전, 
광주·전남 두 지역에만 4년간 총 40조원이 투입된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□ 국세 100조원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, 지방교부세율, 
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

□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선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고, 
이에 상응하는 자율성·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, 

 ㅇ 세부 추진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  「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」를 구성
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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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 100조원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것은 
사실이 아니며, 지방교부세율·지방소비세율 

인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. 1. 19.(월) 23:00

보도설명자료

http://www.korea.kr

